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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그 동안 상장회사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 확보를 지원해주던 한국예탁결제

원의 섀도우보팅(shadow voting)제도가 2017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완전히 폐

지되었다. 섀도우보팅제도는 소액주주 등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 상법에

* 이 논문은 2018학년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역량강화사업 지원에 의하여 게재되었음.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 법학박사

<국문초록>

이 글은 섀도우보팅제도의 폐지 이후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주주총회운영의 전자화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 주주총
회 운영현황상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 자본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주주총회운영
의 전자화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미국과 일본의 전자적 주주
총회 운영현황을 비교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주주총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제도의 이용현황과 이를 발전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전자투표제도 의무화와 주주총회 소집단계, 접속단계, 행
사단계에서의 전자화 방안 및 전자위임장제도의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전자투표제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섀도우보팅제도가 폐지된 지금이야말로 주주총회 운영 및 주주의결권행사를 위

한 전자투표제도, 전자위임장제도, 전자주주총회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
리 상법과 주식회사가 원래부터 예정하였던 주주총회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차근
차근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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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요구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정족수 확보가 곤란하게 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

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1991년 12월 증

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1) 그 동안 전체 상장사의 절반 이상이 섀도

우보팅제도를 활용해왔다.2) 그러나 동 제도는 주주 의결권 행사의 왜곡과 주

주권 훼손,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

판이 계속되자3) 2013년에 폐지가 결정되었고 2017년 12월로 4년의 유예기간을

끝나고 2018년부터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주주총회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던 섀도우보팅제도의

폐지는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주주들이 적극

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의결정족수의 부족으로 주주총회 개최 무

산 및 안건 부결의 가능성이 있어 주주총회 운영을 정상화 할 수 있는 대책 마

련이 시급하다.4) 또한 그동안 주주총회 형해화의 원인이던 섀도우보팅제도의

폐지를 계기로 주주관계 개선활동의 강화를 통해 주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주주총회를 내실화・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책으로서 전자투표제도5) 및 전자위임장제도6)의 활성

1) 이 제도는 상법상 주주총회 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성원이 불확
실한 경우 발행회사가 예탁결제원에 요청하면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당해 발행회사의 주식
범위 내에서 예탁결제원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중립을 지키기 위해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예탁결제원의 의결권을 행사할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예
컨대 100주를 발행한 A회사의 경우 실제 주주총회에서 1안건에 대해 찬성 7주, 반대 3주
가 나왔다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실질주주의 주식주 일부를 찬성 7: 반대 3의 비율로
더해주어 의결정족수를 채워주는 방식이다.

2) 2014년 기준 1,731개 상장회사를 대상(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412개사, 코스닥시장 상장회
사 510개사가 참여하여 전체 922개사가 조사에 참여함)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14년 주
주총회에서 섀도우보팅제도를 활용한 기업은 유가증권시장은 45.7%, 코스닥시장은 61.0%로
전체적으로는 54.2%에 해당되는 497개사가 이 제도를 활용하였다. 섀도우보팅제도를 어떤
안건에서 활용하였는지에 대하여 감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다
음이 정관변경에서 활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한국상장회사협의회, “섀도우보팅제도 폐지와
주주총회 의결권 제도 개선 토론회”, 월간상장, 2014년 10월 호, 2014. 10, 15면).

3) 이 제도는 ① 실제 출석하지 않은 주주를 출석한 주주와 동일한 비율로 출석한 것으로 간
주하는 것은 정상적인 의결권행사의 모습이 아닌 점, ② 소수의 주주들이 출석하더라도 결
의가 성립함으로 회사들이 주주들의 총회 출석을 위한 노력에 소극적이라는 점, ③ 의결정
족수에 합산됨에 따라 의안의 승인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④ 소수 경영진
이나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 등이 비판이 제기되어 왔
다(한국상장회사협의회, 위의 토론문 , 15면).

4) 2018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올해 진행된 66개사 정기주주총회에서 정족수 미달
로 부결된 안건 수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이 9건, 코스닥시장이 87건으로 모두 96개의 안
건이 부결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약 7.3배 증가하였다.

5) 전자투표제도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투표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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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주주총회운영의 전자화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주주총회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주주총회운

영의 전자화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나라 주주총

회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국과 일본의 주주총회 전자화 상황을 검

토하여 단기적으로 주주총회 정족수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전자투표제도

와 전자위임장권유제도의 개선방안과 장기적으로 한국형 전자주주총회제도의

도입방향에 대해 제시하기로 한다.

Ⅱ. 우리나라 주주총회 운영현황과 전자화 필요성

1. 우리나라 주주총회 운영현황과 문제점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지만, 실제

여러 회사에 투자하는 주주들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주총회는 특정일, 특정지역으

로의 집중화가 매우 심하다. 최근 5개년 12월 결산 상장기업의 정기주주총회

개최현황을 살펴보면 주주총회 개최일은 3월 셋째주, 넷째주 사이에 전체의

81.9%가 집중되어 있고,7) 개최장소는 서울과 경기도가 67.7%에 달한다.8) 이로

인해 여러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 주주총회 직접 참석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는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는 주주총회일 14일전 주주총회 소집통지 규정을 두고 있다(상법

제363조 제1항). 이처럼 단기간에 소집통지가 이루어지고 주주총회일이 집중되

어 있기 때문에 여러 회사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여러 회사의 의안

을 이 기간 내에 동시에 그리고 신속하게 검토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접속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6) 전자위임장제도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를 제공하면서 주주에게 대리권 수여를 권유하고 주주는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위임장을
수여하는 제도이다.

7) 우리나라의 경우 배당기준일과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을 결산기말로 하는 관행이 있기 때
문에 3월 말에 정기주주총회가 집중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8) 자본시장연구원,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전자투표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연구용역보고서,
2018. 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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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주식시장 보유비중이 높은 외국인의 경우 의결권불통일행사 통지 요

건 등을 고려할 경우 실제 의안검토기간은 1-2일에 불과하다. 의안검토기간이

짧을 경우 주주들은 안건에 관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

에 이는 형식적이고 불성실한 의결권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주총회의 형해

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9) 따라서 주주로 하여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의안의 내용을 분석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

간을 2주 이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주주총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주주의 회사경영에 대

한 무관심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소액주주들의 경우 본인의 투표권을 행사하

더라도 변화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주총회에 더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소액주주들의 경우 회사의 경영보다는 단기차익을 중시하여 주식

보유기간도 매우 짧은 편이다.10) 즉 지배주주의 경우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지배구조 및 주주총회 의안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비해 소액주

주들은 그러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11) 따라서 주주가 회사경

영에 관심을 갖고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자본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주주총회 전자화 활성화 필요성

(1) 국내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권유제도 이용 현황

전자투표제도는 주주총회 장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2009년 5월 개정상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으며(상법 제368조의4), 2010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

울러 2014년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위임장권유를 전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도입하였다(자본시장

법 시행령 제160조 제5호). 발행회사가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의 결의를 거치면 되고,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9) 자본시장연구원, 위의 용역보고서, 3면.
10) 국내 주식보유자는 평균주식보유기간은 8.6개월로 미국(9.7개월), 일본(12.1개월), 영국(14.3
개월), 프랑스(18.2개월), 싱가포르(27.9개월) 등과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단기간 주식을
보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김수연,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 도입에 대한 회사법적 검
토”. KERI Brief 15-06, 한국경제연구원, 2015.4, 6면).

11) 최완진, “주주총회 운영의 활성화와 전자화 방안에 관한 법적고찰”, 선진상사법률연구 통
권 제77호, 법무부, 2017. 1, 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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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결의 없이 경영진의 재량에 따라 도입이 가능하다. 실무적으로는 전자투

표와 전자위임장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시스템을12) 통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13)

전자투표제도는 2010년 도입 직후 이용사는 4개의 기업에 불과하였으나 2018

년 3월 기준 상장회사 1,947개사 중 24.8%인 483개사가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

장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14) 전자투표제도 도입 초기에는 전자투표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상장사보다는 특수목적회사 및 비상장사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섀도우

보팅제도를 신청한 기업들에게 전자투표제도를 의무화한 이후에는 코스피 상장

사와 코스닥 상장사 기업들이 대거 전자투표제도를 이용하게 되었다.15)

2018년부터 섀도우보팅제도가 폐지되면서 전자투표 이용 비중이 크게 증가

할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오히려 전년 이용신청회사(688개사) 대비 약 30%가

감소하여 이용율은 24.8%에 그치는 저조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전

자투표가 섀도우보팅제도의 영향으로 의무화가 되었으나 현재 섀도우보팅제도

폐지로 전자투표 이용에 대한 회사들의 관심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상

장회사들의 전자투표 도입목적이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지원한다기 보다

는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한 목적이 더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주주들의 전자투표 행사율은 2018년 3월 기준 정기주주총회가 완료된

208개 상장회사 기준으로 전년 정기주주총회 대비 전자투표 주주이용율은 2.8

배, 발행주식수 대비 행사율은 2배 증가하였으나, 아직 발행주식수 대비 전자

투표 행사율은 3.45%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를 제고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16)

전자위임장제도 역시 2017년 3월 말 기준 1,118개 회사(유가증권시장 327개

12) https://evote.ksd.or.kr
13) 상법 제368조의4 제3항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에 회사는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서는 회사는 전자투표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
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주주 확인절차 등 의결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법은 회사가 스스로 전자투표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투표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는데 드는 제반비용의 문제로 인해 현재는 전자
투표관리기관으로서 업무를 영위중인 곳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유일하다.

14) 743개 유가증권시장상장회사 중 155개사(21%), 1,204개 코스닥상장회사 중 328개사(27%)
가 전자투표를 이용하고 있다(한국예탁결제원, “주주총회특별지원반 발족 및 상장회사 전
자투표 현황”, 2018. 3. 19, 1면).

15) 자본시장연구원, “최근 주주총회시 전자투표제 이용현황”, 자본시장포커스 2018-15호,
2018. 7, 2면.

16) 한국예탁결제원, “주주총회특별지원반 발족 및 상장회사 전자투표 현황”, 2018. 3. 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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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코스닥시장 782개사)에 의해 이용되고 있으나 이들 중 전자위임장을 실제

로 수여한 주주는 주식 수 기준 0.1%, 주주수 기준 0.002%에 그쳐 대단히 낮

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17)

<표> 2017・2018년 상장회사 전자투표 행사내역18)

(2) 자본시장 환경변화와 주주총회의 전자화 활성화 필요성

2018년부터 섀도우보팅제도가 폐지되면서 소액주주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의결정족수 부족에 따른 의안 부결이 속출하고 있다.19) 한

국기업지배구조원의 조사에 따르면 섀도보팅 폐지 유예기간에 비해 섀도보팅

폐지 후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안건이 있는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은 2016년

에는 총 7사(코스닥 5사, 유가증권사 2사), 2017년에는 총 9사(코스닥 9사),

2018년에는 총 66사(코스닥 61사, 유가증권사 5사)로 전년대비 약 7.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결정족수 충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투자자에

게 서면투표, 전자투표 등 다양한 의결권 행사방법 제공함과 동시에 의결권 행

사를 독려하고 시공간적인 제약으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전자투표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

2016년 12월 19일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인20)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70여개 기관투자자가 참여를 선언하고 국

내 최대규모인 국민연금이 2018년 7월부터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였다. 이처

럼 스튜어드십코드 참여기관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

17)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제도를 통한 주총문화 선진화 지원”, 2017. 4.
27, 3면.

18) 한국예탁결제원, “주주총회 발족 및 상장회사 전자투표 현황”, 2018. 3. 19, 1면.
19) 고태경, “섀도보팅 폐지와 최근 3개년 정기주주총회 집중도 및 부결안건 현황”, KCGS
Report 2018년 8권 4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8, 14면.

20) 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 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을 말한다.

구분
발행주식수
대비 행사율

주주 이용률
1사당 전자투표

주주수
1사당 전자투표

주식수

17년 전체 2.10% 0.16% 16.9 836,485

17년 정총 1.76% 0.16% 15.9 652,246

18년 정총 3.45% 0.45% 92.9 3,04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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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 등을 이용

한 주주총회 전자화를 가속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

우를 보면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관투자자전용 전자투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 대부분이 이를 이용하고 있

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제도 역시 기관투자자들

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2018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를 20년만에 전면 폐지하기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3월 30일 입법예고하여 법제처의 심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공인인증서 폐지가 될 경우 본인인증수단의 변화로 인해 기존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제도 이용시 공인인증을 거쳐야만 이용가능 했던 플랫

폼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본인인증수단이 보안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제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아

지고 공인인증서로 인해 전자투표 등의 접근이 불가능 했던 외국인투자자들도

이용할 수 있어 전자투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의안 등의 공시, 의결권 행사 등 주주총회운영을 전자

화 한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도 용이한 의결정족수 확보, 시간과 비용절감 등의

장점이 있고, 주주의 입장에서도 주주총회 안건의 충분한 검토, 주주총회 개최

일이 집중되어 있어도 여러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여 가능하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Ⅲ. 주요 국가의 전자적 주주총회 운영현황

1. 미국

미국에서 전자투표는 명의주주나 증권의 실질소유자가 전자우편, 전화, 웹사

이트, 등록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

으며, 1996년에 처음으로 명의주주들에게 웹사이트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한 회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21) 이후 미국은 2000년 7월 델라웨어주 일반

회사법(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의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전자투

21) 육태우, “주주총회 및 위임장권유제도의 전자화에 관한 연구-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제28권 제1호, 2014. 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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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도가 시행되었으며(제211조) 이후 텍사스주, 미네소타주, 캔자스 주 등에서

유사한 법제도를 마련하였다.

일반회사법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원격통신수단으로 사이버공간에서 개최

할 수 있는 명문규정을 두고 전자적 방법에 의한 주주총회 출석, 의결권 행사,

의결권대리행사의 위임을 인정하고 있다. 전자투표는 이사회 결의를 통한 회사

의 재량에 따른 선택적 문제이며 강제하고 있지 않다. 의결권대리행사의 위임

은 무선・유선 기타 전자적 송신의 수단에 의할 수 있으며, 복사본・팩스・원
격통신 기타 신뢰할 수 있는 복제물은 위임장으로 인정하고 있다.

전자투표에 관한 의결권 행사절차를 살펴보면 미국은 원래 상당한 분량의

주주총회 소집 등에 관한 안내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다가 2007년 전자적으

로 간편하게 통지할 수 있는 Notice&Acess(이하 N&A제도라고 한다)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임장 권유 역시도 N&A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전자적으로 위임장을 권유하고 있다.22) 명부주주는 인터넷, 전화, 우편회신, 모

바일, 현장투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주주총회가 개최될 경우에는 실시간

전자투표도 가능하다. 투표내역에 대한 변경 및 철회는 새로운 투표용지 기입

후 회신 또는 서면철회서 발송 그리고 주주총회 당일 변경투표 등의 방법으로

도 가능하다. 실질주주는 명부주주와 달리 중개인에게 의결권행사지시서(VIF)

를 회신하는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중개인으로부터 본인 확인증을 받

아 현장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내용에 대한 변경 및 철회

는 중개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미국 주주총회의 전자화는 Broadridge가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시장의 85%,

선진국 시장의 72%를 점유하고 있다. Broadridge는 주주총회에 대한 지원서비

스로 ① 기준일 및 주주총회일 통지, ② 중개인의 실질주주 확인 및 지원 서비

스, ③ 기준일의 거래소 통보서비스, ④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을 위한 솔

루션 등을 제공함으로써 발행회사가 주주총회를 준비하고 통지하는 절차 전반

을 전자화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실질주주와 명부부주주가 위임장을 권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

는 의결권 행사 지원서비스를 ProxyEdge와 Proxyvote.com을 통해 제공하고

22) N&A제도의 도입은 발행회사의 선택사항으로서 N&A를 도입한 회사는 인터넷수령안내서
(VIF)를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고 이것을 받은 주주들은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우편수
령, 전자메일수령, 사이트접속 후 열람 및 다운로드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2015년 기준 우편수령은 전체의 37%, 전자메일 수령은 34%, 웹사이트 수령은 29%로
63% 정도가 전자적 수령방식을 택하고 있다(자본시장연구원, 앞의 연구용역보고서,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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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ProxyEdge는 기관투자자 전용 플랫폼이며, Proxyvote.com은 개인투자자

전용 플랫폼이다. 이 서비스는 한 번의 로그인 절차를 통해 여러 보유주식의

주주총회 정보를 열람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는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고 의결권 행사 주식수에 따라 계좌 기준으로 발행회사에 수수료

를 청구하고 있다. 2016년 기준 ProxyEdge를 통한 의결권 행사 이용률은

80.3%이고 Proxyvote.com은 11.3%로 개인투자자에 보다 기관투자자들의 이용

율이 높다.23)

2. 일본

일본은 2001년 회사법 개정을 통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집통

지와 의결권행사 등을 규정하여 200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 회사법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집 및 통지(제299조 제4항),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제298조 제1항 제4호) 및 주주총회 참고서류 교부(제302조 제

1항)를 규정하고 있다. 즉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은

주주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정할 수 있다.

전자적 방법에 의해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경우에는 주주의 승낙을 얻어

야 하며(제299조 제3항),24) 승낙을 얻은 경우 주주총회 참고서류 및 의결권행

사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첨부파일형식으로 전자메일에 의해 송신하거

나25) 인터넷상 웹사이트에 공시하는 방법(인터넷공시)으로 하고 있다(제301조,

시행규칙 제94조).26) 주주의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주총회 일시 직전 영업시간 종료시까지

의결권 행사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회사에 제

공하여야 한다(회사법 제312조 제1항). 전자투표를 채용한 회사의 의결권 행사

는 주주총회마다 교부되는 의결권행사서면에 기재된 ID 및 비밀번호에 의해

23) 자본시장연구원, 앞의 연구용역보고서, 11-12면.
24) 주주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회사가 소집통지 이메일에 승낙권유와 승낙을 한 경우에 이메
일주소등록에 의한 안내문서를 주주에게 송부하고 주주가 안내문서에 기재된 주식명부관
리인의 웹 사이트에 방문하여 소집통지를 받을 이메일을 등록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
적이다(全国株懇連合会, “株主総会プロセスの電子化について-株式実務からの一考察”, 2016,
5頁).

25) 실무상으로는 전자메일에 포함된 URL을 사용하여 웹 사이이트에 게재된 주주총회 참고서
류의 전자적 기록에 액세스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全国株懇連合会, 上記の報告書, 5頁).

26) 양만식, “주주총회 활성화와 위임장권유-일본의 경우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8권 제1
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2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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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지정하는 의결권행사전용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전자투표를 한 주

주는 전자투표 행사기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의결권 행사내용에 대한 철회

및 변경이 가능하다.27)

일본은 전자투표와 서면투표의 병용이 가능하며, 서면투표제도가 의무화되

는 회사인 1000명 이상인 회사일지라도28) 전자투표 시행이 강제되지는 않는

다.29) 전자투표의 채택을 회사의 선택에 맡긴 이유는 전자투표를 하기 위한

시스템구축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그 필요성을 느끼는 회사만이 채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30)

일본은 개인투자자용 전자투표 플랫폼은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을 비롯한

6개 신탁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운영되고 있고,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

자자용 전자플랫폼은 Investor Communication Japan(이하 ICJ라고 한다)에서

독점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서면투표에 비해 전자투표 채택비율은 낮지만 2015년 기업지배

구조코드 도입이후에 전자투표 채택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31) 2018년 주주총

회백서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1,727사) 중 1,711사(99.1%)가 서면투표

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 중 서면투표제도의 도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주주

수가 1000명 미만의 회사 101사 중 89.1%가 자발적으로 서면투표를 채택하고

있다. 전자투표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회사는 852사(49.3%)이며, 자본금 1000억

엔 이상 대규모회사 104개사 중 102사(98.1%)가 전자투표를 채택하고 있다.

27) 전자투표제도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투표하므로 시간적 제약이 없으며 몇 번이라도 투
표할 수 있다(http://czt.b.la9.jp/CLow04-1.html). 전자투표를 채용한 회사의 경우는 특정
한 때를 지정하여 의결권 행사의 기한을 정하는 취지를 정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그 특정의 때를 정할 수 있으며, 또 동일한 주주가 전자적 방법으로 중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을 경우에는 그 동일한 의안에 대해 의결권 행사의 내용이 다를 때 어
떻게 취급할지를 정할 수도 있다(회사법 시행규칙 제63조 제3항, 제4항).

28) 일본은 의결권 있는 주주의 수가 1000명 이상인 회사에 한해 총회에 출석하지 않는 주주
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서면투표제도를 강제로 채택하도록 하고 있지만(회
사법 제298조 제2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발행회사인 주식회사로서 금융상품거
래법에 따라 위임장의 권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서면투표채택이 의무가 아니어서 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서면투표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최준선, “주주총회 의결권제
도 개선방안”, 증권법 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증권법학회, 2018. 4, 16면.

29) 江頭憲治郎, 株式会社法(第4版), 有斐閣, 2011, 327頁.
30) 伊藤 靖史・大杉 謙一・田中 亘・松井 秀征, 会社法, 有斐閣, 2009, 147頁.
31) 주주총회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자투표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은 2016년 731개
사(1796개사 중 40.7%), 2017년 752개사(1715개사 중 43.8%), 2018년 821개사(1743개사 중
47.1%)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상장회사위주로 채용하고 있다(全国株懇連合会, “平成30
年度全株懇調査報告書-株主総会等に関する実態調査集計表“, 2018. 10, 10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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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의 전자투표 플랫폼 가입은 852개사 중 701사(82.3%)가 채용하고 있으며

자본금 1000억엔 이상인 회사는 104사가 100% 채용하고 있고 외국인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위하여 채용한 회사도 662사(38.3%)이다. 시가총액, 외국인 지분

율, 주주 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ICJ의 전자투표 플랫폼 가입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32). 일본 국내투자자의 경우 2018년 전자투표 행사율은 96.3%, 해

외 기관투자자 역시 89.2%로 기관투자자의 전자투표제도 이용율이 상당히 높

은 수준이며, 반면 개인투자자의 전자투표 이용율은 공식적인 통계는 없으나

최근 5년간 약 3%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33)

Ⅳ. 전자적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1.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권유제도 발전방안

(1) 전자투표제도의 발전방안

1)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

현행 상법은 전자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고 있다

(상법 제368조의4 제1항). 이에 따라 회사가 자발적으로 전자투표를 채택하지

않는 한 주주에게 전자투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는 소액주주나 여러

회사에 주주로 있는 경우 슈퍼주총데이나 지역의 집중화 등으로 인하여 주주

총회에의 접근성을 침해당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전자투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투표제도를 활성화를 단기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자투표제

도를 의무화 하는 방법이다.34) 전자투표제도를 의무화 한다면 주주의 입장에

32) 商事法務研究会, 2018年版株主総会白書, 旬刊 商事法務 No.2184, 2018, 12, 5, 74-78, 115頁
33) 자본시장연구원, 앞의 용역보고서, 14-15면.
34)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대립하고 있다. 찬성론의 입장에서는 ① 소
액주주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로 주주총회가 활성화 될 수 있음, ② 소액주주들의 적극적
의결권행사를 통해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을 수 있음, ③ 전자투표는 소액주주의 의결권행
사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 ④ 주주의 적극적인 의결권행사로 기업에 대한 관
심도가 높아지고 이는 증권시장의 확대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대론의 입장에서는 ① 토론을 기반으로 하는 회의체로서의 본질을 왜곡
시켜 주주총회를 형해화 시킬 수 있음, ② 본인인증이 어렵고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 따라
의사결정이 좌우될 수 있음. ③ 해킹, 시스템 오류 등 온라인상의 불안정 요소로 인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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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시간적・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

어 회사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주주들의 의사를 결집하여 반영할 수 있고, 회사

의 경영에 대해 견제・감독할 수 있어 주주총회의 내실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회사의 입장에서는 전자투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용이하게 확보하여 주주총회의 개최를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시간 및 비용의 절감을 통해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간편하고 신속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주주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경영체

제를 구축할 수 있고 전자투표를 법제화하고 있는 국제 입법추세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35)

그러나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에는 외국인주주의 비율 등 주주구성, 회사의

IT능력, 전자투표시스템의 구축비용, 시스템의 안전성 등 기업의 개별적인 특

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36) 따라서 전자투표 의무화 도입방안으로는 Opt-out

방식 즉 모든 상장회사에 대하여 전자투표 이용을 의무화하되, 발행회사의 준

비와 수용성을 감안하여 회사규모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37)

2) 주주총회 조기 소집통지 및 전자화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사전에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

송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363조 제1항).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 최소소집통지

주의 의결권행사 제약이 발생할 수 있어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④ 기업민주주의에 반함. ⑤ 과도한 규제 등을 주장하고 있다(최완진, 앞의 논문, 64면).
법무부도 2013년 6월 14일 전자투표를 의무화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동 개정안은 주
주가 원하면 회사가 반드시 전자투표를 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회사의 입장
에서는 전자투표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는 법안이었으나 전자투표의 의무화 도입을 둘러
싸고 많은 논란 끝에 결국 입법에는 이르지 못하였다(법무부,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
공청회”, 공청회자료집, 2013. 6. 14).

35) 최완진, 앞의 논문, 63면; 권용현・한승헌, “전자투표제의 도입 결정요인과 배당정책의 상
관관계에 관한 연구-기업의 자사주 매입을 중심으로”, 정보사회와 미디어, 제18권 제3호,
한국정보사회학회, 2017. 12, 28-30면 참조.

36) 권종호, “섀도보팅제도 폐지유예기간의 종료에 대한 대책-전자투표제도 의무화와 결의요
건 완화를 중심으로-”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77호, 법무부, 2017. 1, 97면.

37) 이에 대해 전자투표제도의 채택을 획일적으로 의무화하기 보다는 전자투표제도의 자발적
채택을 방해하는 제도를 폐지하거나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한 기업에 한해 의결정족수 완
화와 같은 혜택을 줌으로써 전자투표제도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
해도 있다(장영수, “전자투표제도와 위임장권유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증권법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2015. 8, 1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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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14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속한

다. 이는 주주들에게 의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의 여유를 주지 않는 셈이다. 더

구나 전자투표는 현장투표와 달리 경영진 혹은 주주제안 주주로부터 의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어 있지 않아,38)

현장투표보다 의안검토시간을 더 여유있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델라웨

어주법에서 주주총회 통지기간을 주주총회일전 10일에서 60일 전으로 정하고

있지만 전자통지와 전자투표를 기준으로 보면 약 40일 전에 주주총회 통지서

를 발송하고 있다. 영국은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최소한 21일, 임시 주주총회의

경우 14일의 통지기간을 규정하고 있다(2006년 회사법 제307조). 일본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2주 전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회사법 제299조 제1항) 충

분한 의안검토 기간을 주기 위하여 21일 전에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는 기

업이 많다.39) 따라서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주주총회

일의 2주 전보다 조기에 발송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결산일과 기준일

을 분리하고 결산일 이후 적정 시점을 주주총회 기준으로 설정하여 의안검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40)

현행 상법은 주식이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상장회사에 대해 정관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주주총회일의 2주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공고하거나, 전자적 방법(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의 공시시스템)으로 공고

하는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상법 제542조의4 제1항). 하지만 실제 기업의 주주

총회 운영실무에서는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 소집통지방식의 이용율이 현저히

저조하다. 그 이유는 현행법상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사항으

로 되어 있으며(상법 제352조 제1항 제1호), 예외적으로 회사 정관으로 전자주

38) 이에 대해 일반주주들은 대주주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며 주주총회에 대해 충분한
사전지식을 가지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
주의 설명청구권을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다. 현행 상법상 주주의 설명청구권에 대한 명시
가 없으나 학설상 주주는 회사업무,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등에 대해 질문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답변을 임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권리가 인정되어 있으며, 전자투표를 하려는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질문사항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지 않고 투표
만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전자투표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설명청구권의 권리를 보장해주자는 것이다(박은영,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 필요성 및 활
성화 방안 검토”, 동아법학 79,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5, 219면).

39) 三笘裕・濱口耕輔, “平成26年会社法改正等を踏まえた株主総会対応（5）コーポレートガバ
ナンス・コードを踏まえた株主総会対応”, 旬刊商事法務 no. 2064, 商事法務研究会, 2015. 4,
61頁.

40) 아주경제,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해 주주총회 소집 통보 일찍 해야”, 2018. 11. 22.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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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부를 도입한 경우 주주의 성명과 주소 이외에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주주명부를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전자문서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개별 주주들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자주주명부에 전자우편주소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사전동의가

없는 한 소집통지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할 수 없다. 이는 현행 상법 제363조 제

1항에 전자문서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각 주주의 동

의를 받록 한 규정에 의한 것이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전자화를 위해서는 상

법 개정을 통해 제363조 제1항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라는 사전동의요건

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의 보호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전자

주주명부상 전자우편주소 기재가 허용되고 있다는 점과 전자우편주소는 정보

전달의 일반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공개 및 유출에 대한 피해발생이 높지 안

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주명부상 기재사항에 있는 개인주소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소집통지의 전자화를 할 경우 소집통지의 물리적 비용절

감, 통지도달의 확실성 제고, 신속한 통지,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상세한 참고

자료 등을 편리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편익정도가

사전동의 요건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보다 높기에 현행 상법상 주주총

회 소집통지에 있어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경우 요구되는 사전동의 요건을 삭

제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전자화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41)42)

3) 주주확인 절차의 간소화(본인인증제도의 개편)

현행 상법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의결권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주 확인절

차 등 전자투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 등을 전자적 방법으

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368조의4 제3항, 제6항). 상법시행령에

서는 주주가 의결권을 전자투표하기 위해서는 주주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

41) 문상일, “전자증권제도와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주주총회 전자화 논의를 중심으로-”, 경
영법률 제28권 제4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8, 43-44면.

42) 이에 대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소집통지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주의 사전동의를 일괄
적으로 얻기 어렵기 때문에 통지방식을 효율화 하기 위하여 웹공시제도를 이용하자는 견
해가 있다. 웹공시제도는 2005년 일본 회사법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주주총회참고서류, 사
업보고, 개별주기표 및 연결계산서류 등 주주통지의 소집통지와 함께 주주에게 제공하여
야 하는 자료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정관의 정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함과 더불어 그 주소 등을 주주에게 통지하면 당해 사항에 관련되는 정보가 주주에게 제
공된 것으로 보아 물리적인 서면 등에 의한 제공을 생략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김순
석,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77호,
2017. 1,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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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을 통하여 주주확인을 거친 후 전자투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이는 보안과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것으로 생

각되지만 현재의 공인인증서 방식의 본인인증제도는 주주의 전자투표시스템

접근성 측면에서 볼 때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전자투표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주주확인 방

법을 규정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전자인증이나 전자서명을 요

구하지 않고 있다. 전자투표에 필요한 주주 확인 절차를 ID와 비밀번호를 입

력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3) 특히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장주식 보유규모 532.9조원(시가총액의

31.6%)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물리적으로 국내 주주총회에 참

석하기 어렵고 전자투표를 이용하기에도 전자서명법상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 국내투자를 꺼려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처럼 주주 본인인증 수단을 ID와 비밀번호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상법 시행령 제13조에 공

인전자서명방식을 삭제하거나 공인전자서명 외에 ID와 비밀번호 인증방식을

추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시스템상으로도 해킹이나 제3자에 의한 가장

행사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안상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경우 기존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IC카드의 활용,

홍채인식, 지문인식 등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4) 전자투표기간 및 의결권 행사 변경 및 철회

현재 전자투표는 한국예탁결재원의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표 행사기간은 주주총회의 10일 전부터 주주총회일 전

날 오후 5시까지로 하고 있다(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제14조).

상법 시행령에서는 전자투표의 종료일을 주주총회 전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시작일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

로 투표시작일을 앞당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주주들에게 의결권 행

사 기회를 최대한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44)

현행 상법 시행령에서는 전자투표를 한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

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13조 제3항). 이처

43) 김순석, 앞의 논문, 16면.
44) 임수민, “섀도보팅 폐지와 그 대안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32권 제1호, 한국기업법학
회, 2018. 3, 1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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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전자투표에 대한 변경 및 철회를 금지한 취지는 만약 이를 허용하게 되면

회사가 특정 의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한 주주에 대해 변경 권유를 할 수 있다

는 우려 및 주주측의 잦은 변경 및 철회로 인해 총회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45)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서면 또는 전자

투표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상법 제368조의3, 제368조의4), 현

행상법에서 서면투표를 선택한 주주에게는 의결권 행사 변경 및 철회에 대한

제한이 없는 반면 전자투표를 선택한 주주에게만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은 형

평성에 맞지 않는다. 또한 한번 전자투표를 한 주주는 더 이상 의결권 철회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자투표제도를 기피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전자투표를 한 주주에게 철회 및 변경을 가능하게 한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의결권 행사를 조기에 파악하여 의안에 반대하는 주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주주의 입장에서도 의결권 행사 후 새로운 정보

를 입수하거나 상황이 변했을 때 기존의 행사내역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미국, 일본 모두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내역에 대해 주주총

회 이전의 전자투표 기간은 물론이고, 주주총회 당일 현장투표 혹은 전자주주

총회가 개최되는 경우 실시간 전자투표를 통해 철회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이

처럼 주주총회 당일까지 전자투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

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주주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

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전자투표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전자투표의 변경

및 철회 금지에 관한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전자투표 기간(주주총회 전까지) 중에는 전자투표의 철회 및 변경을 몇

번이라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전자투표를 한 주주가 주주총회 당

일 총회에 출석한 경우에 전자투표를 철회한 것으로 보고 현장투표에서 최종적

으로 변경 혹은 철회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46)

5) 전자투표 시스템상 의사소통 채널 구축 및 접근성 강화

현재 전자투표 플랫폼은 주주가 직접 전자투표시스템(K-evote)에 접속하여

발행회사가 등록한 주주총회 의안별로 찬성과 반대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러한 일방향적 구조로 인해 의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서비스가

부재하고 시스템 조작에 어려움을 느끼는 주주가 발생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존

재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현장병행형 전자주총을 하는 등 전자적 플랫폼을

45) 문상일, 앞의 논문, 49면.
46) 김순석, 앞의 논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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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주주와 발행회사, 혹은 솔루션 사업자간의 쌍방향 의사소통체계를 강화하

는 추세이다. 따라서 전자투표 시스템상에 의사소통창구를 결합하여 의사소통과

의결권 행사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회의체 기관으로서 의미가 퇴색

되어 가는 주주총회를 실질적인 회의의 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47)

또한 모바일로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예탁결제원이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PC를 통해 웹사이트(evote.ksd.kr/m/)에 접속하여 PC와 동

일한 환경에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최근 무선단말기(스마트폰, 태블릿 PC)

를 이용한 주식거래비중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매년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48) 주식거래를 하는 주주들의 경우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서 주

식거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이용하는 자들이 많아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

장제공 역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면 주주의 접

근성과 이용편의를 향상시켜 의결권의 행사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49)

6) 외국인의 전자투표 허용 및 영문서비스 제공

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의 국내증시영향력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2018년 11말

기준으로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규모는 532.9조원(시가총액의 31.6%)에 달한

다.50) 전자투표제도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편의성을 제공해 주며,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을 해소해 준다는 측면에서 해외투자자들에게 적극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51)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전자투표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하여야 하는데 외국인 투자자는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공인인증서

를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자투표를 이용할 수 없다. 외국인투자자의 의결

47) 임수민, 앞의 논문, 121면.
48) 한국거래소에서 2017년 상반기 주문매체별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무선단말기(스마트폰,
PDA 등)를 통한 유가증권 시장 거래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HTS 비중은 감소하
는 추세로 나타났다. HTS를 통한 거래대금은 24.38%fh 전년 28.05% 대비 3.67% 감소하
였고 무선단말을 통한 거래대금 비중은 17.66%로 전년대비 0.35% 증가였으며, 2010년 이
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한국거래소, “주문매체별 거래현황”,
2017. 7. 14).

49) 임수민, 앞의 논문 120면.
50) 금융감독원, “2018년 1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2018. 12. 10, 1면.
51) 박은영, 앞의 논문, 2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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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행사는 상임대리인제도를52)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상임대리인이 외

국인투자자를 대신하여 전자투표 플랫폼에 자신의 본인인증수단으로 접속 후

에 대리인의 자격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53)

한편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소집통지서 및 참고서류)의

경우 상임대리인이 대신 전달받아 관련서류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외국의 상임

대리인에게 전달한 후에 실질적인 투자자가 관련서류를 열람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상임대리인이 영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역 등으로 정확한

정보를 담아내기 어렵고 번역하는데 통상 하루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실질

적인 투자자가 주주총회 의안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부족하다. 외국인투자자

의 규모는 매년 성장하고 있지만 상장기업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에게 주총 관

련 정보를 영문으로 상세하게 제공하는 기업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상장기업에게 영문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및 참고서류를 직접 생산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54)

(2) 전자위임장권유제도의 발전방안

의결권권유제도가 그간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 전자위임장권유 역시 활성

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주주에게 보다 편리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전자적인 플랫폼을 정비함은 물론, 고령화 등으로 실수요가 존재하는 오프라인

권유 경로에 대해서도 위임장 권유 활성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

1) 주주의 접근성 강화방안

전자위임장권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통지 및 전

자위임장에 대한 주주의 접근성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예탁결제원에서

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자투표시스템

과 연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더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전자위임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일 및 전자위임

장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금융중개기관이

52) 상임대리인은 외국인을 위하여 주주권행사, 명의개서, 매매주문 및 이와 관련한 사항 등
을 대리 또는 대행하는 자이다. 일반적으로 상임대리인은 법령이 요구하는 보고서 등 제
출, 주주권리내용 통보,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위탁계좌 개설, 배당금 수령업무,
의결권행사, 세금・수수료 지급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53) 뉴스토마토, “전자투표 활성화 시급 … 외국인도 수용해야”, 2018. 11. 22자 뉴스
54) 뉴스토마토, “전자투표 활성화 시급 … 외국인도 수용해야”, 2018. 11. 22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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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모바일 문자,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주주총회 개최 정보를

통지하고 주주총회 의안 및 참고서류를 확인하여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사이

트링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주관리 차원에서 금융중개기관

에게 주주주총회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 또는 필요시에 통지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55)

2) 위임장(의결권)권유대행서비스 허용

현재 상법에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는 존재하나56) 주주들에게 발행회

사 혹은 위임장경쟁을 준비하는 주주들에게 피권유자(주주)를 찾아 의결권 위

임을 권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위임장(의결권)권유대행업자에 관한 규정이

나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발행회사가 주주총회를 실시할 경우

종종 명의개서대리인 및 위임장권유대행회사를 이용하고 있고 이들 회사는 고

객들에게 전자투표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57) 선진국처럼 위임장권유대행서비

스를 도입하여 향후 의결권 권유 수요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위임장권유대행서비스의 도입시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한국예탁결재원이 이미 명의개서대리인업무 및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서 역할

을 하고 있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위임장권유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예탁결재원의 경우 전문성과 공공성, 안전성을 갖춘

기관이므로 회사로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주주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의결권행사의 결과에 대해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58) 다

른 하나는 금융중개기관이 위임장권유대행서비스의 일환으로 주주 메일, 스마

트폰을 이용하여 해당 종목, 전자위임장의 수여기간, 접근 경로 등 주주총회

및 전자위임장 수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상주주는 전자위임장 관리시

스템을 통하여 전자위임장을 수여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55) 자본시장연구원, 앞의 연구용역보고서, 45-46면.
56) 의결권 대리행사란 제3자가 특정 주주를 위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그것이
주주 본인의 의결권행사로 간주되는 제도이다(이철송, 회사법강의 제25판, 박영사. 2017,
527면).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는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시키도록 권
유하는 행위, 의결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요구하거나 의결권 위임의 철회를 요구하는
행위, 의결권의 확보 또는 그 취소 등을 목적으로 주주에게 위임장 용지를 송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김홍기, 상법강의 제3판, 박영사, 2018,
523면).

57) 육태우, “미국의 주주총회 및 위임장권유제도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10권 제2호, 한
국기업법학회, 2013, 381-382면.

58) 육태우, 앞의 논문(각주 20번),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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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형 전자주주주총회제도 도입방향

(1) 전자주주총회의 의의 및 유형

전자주주총회는 시간적 또는 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주주총회에 물리적으

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주주에게 권리행사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

상의 사이버 공간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들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주주총

회에 참석하고 의견을 개신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으

로서 전자투표 플랫폼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59)

전자주주총회의 유형으로는 현장주주총회 병행형(hybrid meeting : 이하 ‘하

이브리드 주주총회’라 함)과 현장주주총회 대체형(virtual-only meeting : 이하

‘버츄얼 주주총회’라 함)이 있다. 하이브리드 주주총회는 현실의 특정한 장소에

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주주의 총회참가를 인정하는

경우이며, 버츄얼 주주총회는 현장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모든 출석주주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주주총회에 참가하는 경우를 말한다.60)

(2) 미국의 전자주주주총회 현황

미국은 2000년 델라웨어주가 전 세계 최초로 일반회사법(Delaware General

Coporation Law : DGCL)에서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즉 델라웨어주는 일반회사법 §211(a)(1)과 (2)를 개정하여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가 전속적 재량으로 하이브리드 주주총회 또는 버츄얼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61) 또한 델라웨어주의 일반회사법에서는 원격

59) 오덕교,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핀테크(ICT기술)의 활용”, CGS Report 제5권 제8호,
2015, 4면.

60) 김순석, 앞의 논문, 25면.
61) DGCL §211
(a)(1) 주주총회는 이 주의 내외를 불문하고 정관 또는 업무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특정
한 방법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또는 정관 등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특정장소에서 개최될 수 있다. 이 호 또는 회사의 정관이나 업무규칙에 따라 이사회
가 주주총회의 장소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이사회는 단독재량으로 주주총회가
개최되어서는 안되는 장소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 조 제a조 제2항에 의하여 수
권된 원격 통신수단에 의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이사회가 단독재량을 가진 경우에 이사회가 채택한 지침 및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한 주주와 위임장소지자는 원격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a.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b. 그 주주총회가 지정된 장소에서 개최되었는지 원격 통신수단에 의하여 개최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ⅰ)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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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이 가능한 회의를 통해 주주에게 주주총회에 참여・참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62) 그리고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주주

총회의 소집통지 역시 전자적 송신방법으로 할 수 있다.63) 이 경우 전자주주

총회와 관련하여 소집통지에 주주명부에 대한 접근방법을 명시하고 주주명부

를 전자망을 통해 공개할 수 있으며, 전자적 송신방법은 팩스나 전자우편을 이

용할 수도 있고,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주주에게 통지할 수도 있다.64)

미국에서는 2018년 3월 기준 뉴저지와 코네티컷을 포함하여 총 42개의 주에

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65) 미국은 이

러한 입법적 지원에 힘입어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자주주총회가 개최

되고 있다. Broadridge의 2017년 통계에 의하면 236개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

최하였고 이중 90%인 212개사가 버츄얼 주주총회를 10%인 24개사만이 하이

브리드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아래 그림의 미국 전자주주총회 개최 수 현황

을 보면 버츄얼 주주총회의 개최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버츄얼 주주총회

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오프라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음으로써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주주총회의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자주주총회는 live video 또는 live audio 방식을 이용하여 개최된다. 2017

년 버츄얼주주총회를 실시한 회사들은 3% 만이 live video방식으로 실시하였

고 나머지 97%는 live audio 방식(전화포함)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동영상의

경우 보다 높은 기술과 장비가 필요하여 비용측면에서 live audio 방식의 전자

는 각 자가 주주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 총회에서 원거리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의결
하도록 허용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이행하여야 하며, (ⅱ) 회사는 실질
적으로 동시에 개최하는 총회의 운영 중에 읽거나 청취할 기회를 포함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주주에게 제출된 문제에 대하여 의결할 합리적 기회를 주주 및 위임장소지자에
게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이행하여야 하며, (ⅲ) 주주 또는 위임장소지자가 주
주총회에서 원격통신수단으로 의결하거나 그 밖의 행위를 취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의
결 또는 그 밖의 행위에 대한 기록을 하여야 한다.

62) Principles and Best Practices for Virtual Annual Shareowner Meetings
(https://www.broadridge.com/_assets/pdf/broadridge-vasm-guide.pdf)

63) DGCL §232
64) DGCL §232(c)
65) 42개주 중에서 델라웨어, 미네소타, 오하이오 등 30개 주는 하이브리드 주주총회와 버츄
얼 주주총회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나 메릴랜드주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버츄얼 주주총회를 허용하면서 비현실적인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예컨대 캘리포니아주에
서는 버츄얼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12개 주에서는
하이브리드 주주총회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조지아, 뉴욕을 비롯한 9개주는 모든 형태
의 전자주주총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https://www.broadridge.com/_assets/pdf/broadridge-vasm-guid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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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주주총회를 이용하는 회사는

57%가 소형사, 26%가 중형사로 총 83%가 중소형 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이

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미국 전자주주총회 개최 수 현황66)

(3) 한국형 전자주주총회제도 도입방안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서 소집하도록 되어 있다(상법 제364조). 따라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을 뿐, 인터

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주주총회 개최 및 총회참가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 및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전자투표제도를 인정하고 있어 전자적 방법

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취지의 제도로서 전자적 방식에 의한 주주총회 참석 자체를 허용하

는 제도는 아니다.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은 주주총회의 물리적 제약을 원천적으

로 제거해 줄 수 있으므로 주주분산 고도화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

을 줄 수 있어 섀도우보팅제도에 의존해 오던 의결정족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

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현행 상법의 해석론으로도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견해

가 있으나,67) 전자투표제도도 입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에

66) https://www.broadridge.com/_assets/pdf/broadridge-vasm-guide.pdf
67) 온라인주주총회(현장주주총회 병행형)은 현행 상법상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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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어 볼 때 현행 상법상 해석으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68) 최근 들어 전자주주총회의 개최가 가능하도록 상법을 개정

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최운열 법률안은 주주총회는 주주가 소집지에 직

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

신수단에 의하여 실시간으로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

여 주주들이 편리하게 총회에 참석하게 하고 보다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가

능하도록 하고 있다.69) 동 법률안은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을 위한 우리나라 최

초의 상법개정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며, 동 법률안이 예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방식은 기존 현장 주주총회를 그대로 개최하면서 보충적으로 전자

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인 하이브리드 주주총회를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 법률안은 동종의 주식에 대하여 전자주주총회,

전자투표, 서면투표 세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일부개정안 제368조의4 제5항).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향후 상법 개정을 통해 명확한 법적 근

거와 세부적인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첫째, 전자주주총회

도입시 모델을 무엇으로 선택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

는 모델에는 하이브리드 주주주총회와 버츄얼 주주총회가 있는데, 버츄얼 주주

총회는 현장 주주총회 자체가 없고 주주총회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곧바로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전자주주총회로 야기될 수 있는 주주

총회 운영의 공정성・주주들의 질문권 보장・의결권 이중행사 방지 등의 문제

를 보완하기 위한 고려도 필요하고, 쌍방향으로 동영상과 음성을 지원하는 시

스템의 구축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에 전자주주총회를

도입시에는 우선 하이브리드 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외국인 투자자 등과 같이

해이며, 버츄얼주주총회에 관해서는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절차(제363조) 및 소집지
(제364조)에 관한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견해가 나뉘고 있
다. 자세한 사항은 김순석, 앞의 논문, 26-28면 참조.

68) 이에 대해 주주총회의 물리적 회의체성을 전면 포기하는 방안을 제시한 의견도 있다. 주
주총회도 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회의체로 작동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회의체로서의 속성을 포기하자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주총회의 모습과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보다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으
며, 경영진과 주주간 쌍방 소통이 잘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긴 주주통회 소집통지 후 주주
총회까지의 기간 동안 미디어, 인터넷 등 다른 장치를 통하여 주주총회가 다른 형태로 진
화해 나가야 한다고 하고 있다(김화진, “주주총회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한 상장회사 주
주권의 강화”,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73권, 법무부, 2016. 1, 42면).

6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2417, 2018.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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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주주들이 온라인으로도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보조적으로 버츄얼 주주총회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리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동영상과 음성을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을 단기간에 도입하기는 어려우므로 미국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오디오방식

으로 진행하다가 여건을 갖춘 회사들을 위주로 실시간 동영상 방식을 도입하

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전자주주총회 개최 결정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전자주주총회는 전자투표와 달리 의사의 진행, 주주

의 질문 등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관에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이나 배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최 주체에 대해서도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의 소집 결정권이 이사회에 있으므로 균형을 맞추어 전

자주주총회의 소집 결정권을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하여도 전자투표와 서면투표제도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된다고 하여도 전자투표나 서면투표제도를 없

애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각 제도는 각기 다른 의의가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

다. 특히 서면투표제도의 경우 전자적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나 투자자

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70)

Ⅴ. 결론

섀도우보팅제도의 폐지로 소액주주의 권한은 강화되었지만, 소액주주들이

많은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들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주주총회

개최가 무산되거나 안건이 부결되는 사태가 속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주주들

은 한 회사에만 투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수시로 투자대상 회사를 바꾸고 있

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주주들이 의사결정을 쉽게 내리고 그 정당성을 인정받

기 위한 새로운 주주총회의 운영방식이 필요해지고 있다. 즉 주주총회의 의결

정족수 확보와 주주들의 적극적인 경영참여 등을 이끌어 내어 주주총회 운영

의 정상화 및 내실화를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

으로서 전자투표제도 및 전자위임장제도의 활성화와 전자주주총회도입을 통한

주주총회운영의 전자화 확대를 고려할 적절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전자투표제도는 주주총회 장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컴퓨터나 스마트폰

70) 자본시장연구원, 앞의 용역보고서, 64-6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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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며, 전자위임장제도는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있어서 위임장 교부 방법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동 제도들은 주주의 입장에서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편리

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경영에 대해 참여하거나 견제・감독을 할

수 있고, 회사의 입장에서도 주주총회운영상 시간 및 비용절감, 의결정족수확

보, 주주와의 정보교환 등의 장점이 있다. 전자투표제도를 단기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전자투표제도를 의무화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주주총회

소집단계에서도 소집통지의 전자화 및 충분한 의안검토시간 확보하기 위한 주

주총회 조기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접속단계에서도 주주확인 절차의 간소화

를 위해 본인인증제도를 주주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의 인

증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의결권을 행사하는 단계에서는 충분한 전자투표기

간의 확보와 의결권 행사의 변경 및 철회의 허용할 필요가 있고 전자투표 플

랫폼의 정비를 통해 회사와 주주간의 의사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플랫폼의 개발이 필요하다. 외국인투자자도 전자투표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주주총회 소집통지 등의 과정에 대해서도 영문으로 제

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자위임장권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충분한

정보제공과 플랫폼의 개발을 통해 주주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위임장권유

대행서비스를 허용하여 추후 위임장권유제도의 수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주

주들의 주주총회의 참석 기회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의결권행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투표제도나 전자위임장제도보다 한발 더 나아가 주주총

회 의사진행 자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는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전자주주총회의 도입하기 위해서는 향후 상법 개정을 통

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세부적인 규칙마련이 필요하다.

섀도우보팅제도가 폐지된 이 시점이야말로 주주총회 운영 및 주주의결권행

사를 위한 전자투표제도, 전자위임장제도, 전자주주총회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상법과 주식회사가 원래부터 예정하였던 주주총회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차근차근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

는 법무부와 입법기관의 적극적인 법적 근거와 규칙 마련 및 한국예탁결제원

등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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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hareholder meeting

- Focusing on the Electronization of Shareholder Meeting -

71)Kim, Yun-Jeong*

This paper suggests a plan to expand the electronicization of shareholders

meetings to come up with measures to vitalize the shareholders meeting after

abolishment of the shadow voting system.

First, we check the current status of the shareholders meeting in korea and

examine the necessity of activating the electronicization of shareholders

meeting by changing the environment of the capital market. Next, we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the electronic shareholders meeting in the US and Japan

and present direction for the shareholders meeting in Korea. The current state

of use of electronic voting and proxy solicitation is reviewed. In addition,

I propose that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is mandatory and the electronic

plan for the shareholders meeting is presented. Furthermore, it will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shareholders meeting.

At the time of the abolishment of the shadow voting system, electronic

voting system, proxy solicitation system and electronic shareholder meeting

system should be a activity utilized for shareholders meeting and shareholders

voting right. Thus, we be able to realize the activation and substantialization

of shareholders meeting pursued by commercial law and corporation.

Keywords : shadow voting, voting right, electronic shareholder meeting, 
electronic voting, proxy solicitation, proxy solicitation firm

* Law Research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Researcher.


